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11월 1차

주요 현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으로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는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심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 마련

-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0.26.]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8159

	 ‌� 여성가족부는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10월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이며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할 계획

	 ‌� 여성가족부는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을 주제로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2021 Korea Gender Equality Forum : KGEF)」을 온라인으로 개최

- ‌�이번 포럼은 일(노동), 안전, 디지털 전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이 같은 변화가 성평등 사회 실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

	 ‌�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 2008년 

자료부터 작성

- ‌�다문화 혼인(16,177건)은 전년대비 34.6%(8,544건) 감소했으며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6.4%), 외국인 남편(18.7%), 귀화자(14.9%) 순이고,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국적은 베트남(23.5%), 중국(21.7%), 태국(10.7%) 순

- ‌�다문화 이혼(8,685건)은 전년대비 12.0%(1,183건) 감소했으며 다문화 이혼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48.1%), 귀화자(36.7%), 외국인 남편(15.2%) 순이고, 다문화 이혼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국적은 중국(34.9%), 베트남(28.6%), 필리핀(4.2%) 순

- ‌�다문화 출생(16,421명)은 전년대비 8.5%(1,518명) 감소했으며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7.0%), 귀화자(19.9%), 외국인 부(13.2%) 순이고, 다문화 출생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모의 출신국적은 베트남(38.8%), 중국(17.7%), 필리핀(6.0%) 순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 마련

-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 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5월 말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

-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고, 정책 대상을 경력 

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강화

	 ‌�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살펴보고,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개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021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발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형 관점에서 젠더폭력 범죄의 근절을 논하다(11.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0.28.]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164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0.3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169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1.11.08.]  

https://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a

d&aSeq=414976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1.11.08.]  

https://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a

d&aSeq=41497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1.11.]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8190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28547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여성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2021-11-0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	

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 경감(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2021-11-01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기존에 부담해 온 1일을 제외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2021-11-01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37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1-11-08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 방지(안 제53조제8항 신설 및 

제70조제1항 삭제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2021-11-10

동법의 목표, 책무,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안 

제2조제26호, 제3조의2,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1-11-10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건강·

재생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2021-10-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적으로 실시(안 제10조의5)

젠더폭력·

안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2021-11-02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의2 신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2021-11-02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 

보완(안 제21조의2부터 제24조의5, 제30조제6호, 35조의2, 제41조제1항제1호, 

부칙 제4조 신설)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2020년 4차 가족실태조사

10.16

중앙일보

요즘엔 중년이 연애한다···“인생 즐기다 보니 어쩌다 싱글”

https://www.nocutnews.co.kr/news/5640108

11.1 93세 남성도 "여친 소개 좀”…韓실버세대, 데이팅앱에 빠졌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11.1 MBC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https://imnews.imbc.com/newszoomin/

newsinsight/6311393_29123.htm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11.3

연합뉴스 [게시판] 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 ‘젠더폭력과 양형' 심포지엄
https://www.yna.co.kr/view/

AKR20211103052900530?input=1195m

아시아경제 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1110310283239993

뉴스1 양형위-한국여성정책연 8일 공동심포지엄 …젠더폭력 논의 https://www.news1.kr/articles/?4481462

이데일리 양형위-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

578086629242112&mediaCodeNo=257&OutL

nkChk=Y

11.5 연합뉴스 끔찍한 데이트폭력 상해치사…"젠더폭력 적용 새 양형기준 필요”
https://www.yna.co.kr/view/

AKR20211105088700530?input=1195m

11.6 뉴시스 ‘반성문' 쓰면 성폭력 감형…대필사이트까지 등장 '악용'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5_00

01641352&cID=10201&pID=10200

11.7 세계일보 지하철서 불법 촬영한 공무원,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받은 사연
http://www.segye.com/

newsView/20211106504537

11.8

서울신문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

d=20211108500232&wlog_tag3=naver

아시아경제 "집행유예 많은 젠더범죄 판결, 양형 강화 역행”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1110814440813050

11.9

서울신문 "집행유예 많은 젠더범죄 판결, 양형 강화 역행”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1110814440813050

법률신문 “스토킹범죄 자체 다루는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

News-View?serial=174141

뉴시스 "신뢰관계·우월지위 이용한 젠더범죄, 형량 더 늘려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9_0

001644195&cID=10201&pID=10200

뉴스1 "중범인 성범죄자에게 집유 선고…온정적인 판결 많아” https://www.news1.kr/articles/?4487117

경향신문
"연인·부부 사이 ‘젠더폭력', 가중처벌 기준 도입해야”…

양형위·여성정책연구원 심포지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

general/article/202111091537011

매일경제 "성범죄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집행유예가 절반
https://www.mk.co.kr/news/society/

view/2021/11/1060936/

11.10 한겨레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https://www.hani.co.kr/arti/society/

women/1018656.html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11.7 한겨레 2021 한국, 믿을 수 없는 이야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

column/1018280.html

[KWDI Brief Vol.57]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

11.9

한국일보 임시직, 최저임금, 투잡… 우리 사회 ‘돌봄의 민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1110210510003798?did=NA

오마이뉴스 우리 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지탱하는 돌봄 노동자 http://omn.kr/1vxvo

11.10 한국일보 ‘돌봄=여자 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돌봄=여자 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남성참여자를 

중심으로

11.9

서울신문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누구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인가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11109500205

11.10 누구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인가… 여성은 답답, 남성은 반감
https://go.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11110011002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보도자료

유관기관 연구동향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2016~19년) 우리나라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이 상승했고, 코로나19 이후 여성, 근로자, 자영자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0.29 세계일보

[단독] ‘친밀한 관계 폭력’ 첫 국가통계 나온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29512357

“선진국선 낯선 사람보다 친한 사람 폭력 더 위험하게 봐” 

[잔혹해지는 ‘데이트폭력’]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29512396

5년간 사랑 가장한 살인 227건… 파국 맞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 [잔혹해지는 ‘데이트 폭력]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29512418

11.9

한국일보

임시직, 최저임금, 투잡… 우리 사회 '돌봄의 민낯' 임연규 연구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1110210510003798?did=NA

11.11 초고령사회 문턱, 이대로는 돌봄의 미래가 없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1110911360004884?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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